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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다차원적 인공지능(AI) 위험 인식이 AI 규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정치･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2024년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OLS 회귀분석 결과, AI 위험 인식의 네 가지 차원—저작권･창의성 침해, 허

위정보･범죄 악용,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인간 업무 대체—은 모두 규제 선호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허위정

보･범죄 악용 위험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고리즘이 정치･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할

수록 확증편향･차별 위험이 규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가 강화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제시된 제3자 효과(third-person effect) 이론과 정합적인 결과이다. 플랫폼별 분할 분석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다음과 S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아 정보 환경에 따른 이질

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AI 규제 선호가 위험 인식, 정치･사회 갈등 인식, 그리고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 평가

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맥락 의존적 태도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AI 거버넌스 및 정책 설계 논의에 이론

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주제어: 인공지능 규제, 위험 인식, 알고리즘, 정치･사회 갈등, 제3자 효과

Ⅰ. 서론

최근 대규모 언어모델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산은 인공지능(AI)이 더 이상 특정 산업이

나 기술 영역에 국한된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료･금융･교육･노동시장 등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반 목적 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

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과 차별,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책임 귀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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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성, 그리고 대규모 모델이 초래하는 사회적･경제적 외부효과가 국제적 규제 의제로 부상하

고 있다. 유럽연합의 AI 법 제정 논의, 미국과 중국의 분야별 규제 강화, 그리고 생성형 AI의 오남

용과 관련한 각국의 긴급 가이드라인 도입은 인공지능을 단순한 혁신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공적 

위험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논의의 출발점은 인공지능이 무엇이며, 왜 기존의 법･제도만으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가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있다. Russell & Norvig(2010)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사고와 행동

을 모방하는 접근과 논리적 추론과 목표 달성의 합리성을 중시하는 접근으로 구분하며, 이를 다시 

‘인간처럼 생각하기’, ‘인간처럼 행동하기’,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인공지능을 인간 유사성 중심 개념과 합리적 에이전

트 중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Scherer(2016)는 보다 규범적 관점에서 인공지

능을 ‘인간이 수행할 경우 지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로 정의하며, 

AI가 기존 자동화 기술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 인간의 판단 영역을 대체･확장한다는 점에 있음

을 강조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와 범위가 기존 규제 체계의 설계 전제와 점점 더 괴리

되고 있다는 점이다. Guihot et al.(2017)은 AI 기술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규제 권한은 분산

되어 있고 규제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은 제한적이어서 많은 AI 활용이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 놓

여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AI가 야기하는 위험은 알고리즘 편향, 안전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

리 대체와 같은 단기적･가시적 문제에서부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위협에 이르기까

지 매우 이질적이며 다층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위험의 스펙트럼은 사후적 책임이나 개별 사

건 중심의 규제 방식이 AI 위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윤리적 

차원에서도 인공지능은 기존 정보기술과 질적으로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Coeckelbergh(2019)는 

AI가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학습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훈련 데이터와 모델 구조에 내재된 편향이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많은 AI 시

스템이 ‘블랙박스’ 형태로 작동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부족해지

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핵심적 윤리 문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는 인공지능 규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 과제임을 강조

한다. Clarke(2019)는 AI가 상당한 잠재적 위험을 수반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제 체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Hoffmann-Riem(2019) 역시 AI의 예측 불가능한 발

전 경로와 국경을 초월한 확산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국가 중심 법체계만으로는 AI 위험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보다 유연하면서도 초국가적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규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규제 강화가 곧바로 혁신 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ruby et al.(2022)는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 책임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의 혁신을 위축시키는 부작

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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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andbox)를 제안하며, 통제된 환경에서 AI를 시험･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을 관리

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하면,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더 이상 기술적 위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다

양한 위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결합되어 규제 선호라는 정치적 태도로 전환되는가에 있

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규제 체계의 제도적 설계와 규범적 정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시민들이 인식하는 AI 위험의 다차원적 성격—저작권･창의성 침해, 허위정보 및 범죄 악용, 확증

편향과 차별, 인간 업무 대체—과 그 상대적 중요성, 나아가 위험 인식 간 상호작용이 규제 선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알고리즘이 정치･사

회적 갈등을 조장한다는 인식이 편향･차별 위험과 규제 선호 간 관계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체계적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

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위험 인식의 여러 차원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분석하고,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편향･차별 위험의 규제 효과를 조절하는 메커

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I 규제를 단순한 기술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인식과 사회적 영향 평가에 기반한 정치적･규범적 선택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향후 

AI 거버넌스 논의와 정책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와 가설 설정

1. 인공지능 위험의 질적 변화와 규제 거버넌스의 진화

기존 기술과 달리 인공지능은 자율성, 예측 불가능성, 불투명성, 확장성이 결합된 특성을 지니

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법･규제 체계가 전제해 온 책임 구조와 위험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교란

한다. AI는 인간의 직접적 통제를 벗어나 작동하고, 학습 과정과 의사결정 논리가 외부에서 관찰･
검증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 책임 귀속이나 피해 구제 중심의 규제 방식이 공공 위험을 효과

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Scherer, 2016; Hoffmann-Riem, 2019). 특히 알고리즘 편향, 차별, 프라이

버시 침해와 같은 위험은 개별 사건으로 포착되기 어렵고 사회 전반에 누적적･구조적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한다(Buiten, 2019; Coeckelbergh, 2019).

이러한 문제는 파운데이션 모델과 대규모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한층 심화되었다. 이들 기술은 

예상치 못한 위험 기능의 출현, 배포 이후 통제 곤란성,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통해 기존 AI보다 훨

씬 큰 시스템적･초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Anderljung et al., 2023). 일부 연구는 이러한 위험

을 민주주의･기본권･공공 안전, 나아가 환경과 기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적･미래 지향

적 위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muha, 2021). AI 위험의 성격 자체가 기존 규제 패러다임

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는 사전적･구조적 규제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AI 규제 연구의 중심에는 위험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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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고 있다. 이 접근은 모든 AI를 동일하게 규제하기보다 저위험･중위험･고위험･수용 불가능한 위

험으로 구분하여 규제 강도를 차등화함으로써, 제한된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혁신 위

축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Guihot et al., 2017; Díaz-Rodríguez et al., 2023). EU AI 법은 이러한 

접근을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로, 고위험 AI에 대해 사전 적합성 평가와 사후 시장 모니터링을 핵

심 집행 수단으로 설정한다(Mökander et al., 2022).

그러나 위험 기반 규제는 중립적인 기술 관리 기법이 아니라, AI의 사용과 확산을 전제로 위험

을 ‘관리 가능한 기술적 문제’로 환원하는 규범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Kaminski, 2023). 

이 접근은 영향 평가, 감사, 테스트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간 존엄성 침해나 구조적 차별처럼 

정량화하기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개별 피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보상에는 한

계를 가진다. 규제의 초점이 사후적 법적 정의에서 사전적･집단적 위험 완화로 이동하면서, 피해 

구제의 문제가 주변화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는 법률 중심의 하드 규제와 표준･윤리･자율 규범에 

기반한 소프트 규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한다(De Almeida et al., 2021; 

Clarke, 2019). 법률은 최소한의 강제력과 책임 구조를 제공하고, 표준･인증･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변화 속도에 맞춘 유연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사회참여형(Society-in-the-loop) 모델

과 알고리즘 영향 평가(AIA)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규제 과정에 포함시켜 규범적 정당성을 강화

하는 장치로 제시된다. 다만 일부 연구는 기업의 윤리 담론이 실제 규제를 대체하거나 지연시키는 

윤리 세탁(ethics-washing)으로 기능할 위험을 비판하며, 강한 공적 규제 없이는 자율 규제가 실질

적 보호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de Laat, 2021).

AI 규제의 실효성은 책임 귀속 구조에 달려 있다. AI가 스스로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발자･운영자･배포자 간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Scherer, 2016; Chamberlain, 

2023). EU 논의에서 제안되는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 책임과 그 외 시스템에 대한 과실 책임의 이

원적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투명성･설명 가능성･문서

화･감사와 같은 사전적 의무는 책임성을 제도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논의된다(Buiten, 2019). 실증 

연구는 정부의 엄격한 AI 규제가 시민들의 윤리적 불안과 위험 인식을 완화해 기술 수용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Chatterjee, 2020; Laux et al., 2024).

최근 생성형 AI와 거대언어모델(LLM)의 급속한 확산 이후 인공지능 규제 논의는 2018년 전후의 

‘신뢰성･안전성 중심 규범’에서 벗어나, 보다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Hacker(2024)는 에너지 소비와 환경 부담 문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규제의 핵

심 요소로 통합하려는 흐름을 지적하며, AI 거버넌스가 환경 영향 평가와 투명성 의무를 포함하는 

책임 체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Walter(2024)는 생성형 AI의 급격한 발전이 저작권･윤리

적 쟁점을 심화시키고 국가별 상이한 대응을 촉발하면서, 기술 변화 속도와 민주적 입법 절차 간

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동적 법률(dynamic laws)’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Warraich, Tazbaz, & 

Califf(2025)는 EU･미국･중국이 범용 AI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사전 위험 기반 

중앙집중식 모델(EU), 혁신 촉진 중심 분권형 모델(미국), 사회 안정과 통제 중심 국가주도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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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라는 상이한 규제 경로를 보이며, 기술 선점 효과와 안전성 확보 사이의 전략적 균형 속에

서 규제 강도와 범위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한편 Guha et al. (2024)는 바이오무기 제작과 

같은 고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공개･등록･라이선싱･감사 중심의 강력한 규제 선호가 확산되

고 있으나, 이러한 접근이 ‘규제 정렬 문제(regulatory alignment problem)’를 내포할 수 있다고 비

판하며, 규제의 실효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 간의 괴리를 지적한다. Ridzuan et al. (2024) 역시 지

역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투명성 강화와 인간 개입(Human-in-the-loop)을 핵심 윤리 

원칙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 논의가 수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최근 AI 규제 연

구는 안전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환경 책임까지 확장되는 규범적 전환, 생성형 AI 등장 이후 고

위험･범죄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 EU･미국･중국을 중심으로 한 규제 모델의 전략적 분화, 

강력한 규제 요구와 혁신 촉진 간의 긴장 관계, 규제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등의 흐름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위험의 ‘크기’나 ‘빈도’보다 위험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

다는 점을 핵심 전환점으로 지적한다. AI는 자율적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학습, 대규모 확산을 통해 

사회 제도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적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이로 인해 규제의 초점은 

개별 피해 구제에서 사전적･집단적 위험 관리로 이동하고 있다. 위험 기반 규제, 사전 영향평가, 

감사와 같은 장치의 확산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만, 이는 동시에 인간 존엄성･정의･책임과 같

은 규범적 가치를 주변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역시 윤리 세탁, 집행력 부족,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분야별 위험의 이질성과 AI의 초국가적 확산을 고

려할 때 단일 규제 모델은 충분하지 않으며, 맥락 민감적 설계와 국제적 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에서 인공지능 규제는 기술 통제를 넘어 어떤 사회적 가치와 위험을 우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규범적 선택의 문제로 재정의된다. 

이외에도 위험 인식이 규제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은 개인이 주로 노출되는 정보 환경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플랫폼별로 상이한 알고리즘 추천 구조, 콘텐츠 형식(텍스트･영상 중심 여

부), 정치적･사회적 이슈 노출 방식은 위험 인식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다르게 증폭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제3자 효과 이론 및 선택적 노출 논의와도 연결된다. 예컨대 영상 기반 추

천 알고리즘이 강하게 작동하는 플랫폼에서는 정치적･정서적 콘텐츠의 확산 속도가 빠를 수 있

고, 저작물 유통이 핵심인 플랫폼에서는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반면 검색･정보 탐색 중심 플랫폼에서는 허위정보나 범죄 

악용 위험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특정 플랫폼이 일관되게 더 강하거나 약한 규제 선호를 형성

한다는 단정적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플랫폼 이용 맥락이 위험 인식과 규제 선호 간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플랫폼별 일부 집단의 표본 규

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는 확정적 인과 주장이라기보다 정보 환경의 맥락 효

과를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해석한다. 따라서 플랫폼별 이질성 분석은 규제 태도의 형성

이 단일한 위험 인식의 결과라기보다, 구체적 미디어 환경과 결합된 맥락적 과정일 수 있음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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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기 위한 보완적 분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인공지능 위험 인식과 규제 선호

1)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기술 혁신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기존 창작 생태계에 대한 구

조적 위험 인식을 급속히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저작권 보호 없이 인간 창작자의 작

품을 대규모로 학습･재생산함으로써 창작자의 소득 기반과 노동 가치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

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법적 위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창

작자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규제 요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 정부가 2025년 12월 

실시한 AI와 저작권 관련 국민 공청회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의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거나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

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creenDaily｣, 2025).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의뢰한 글로벌 

경제 영향 분석 역시 생성형 AI가 향후 음악 및 시청각 산업에서 인간 창작자의 수익을 대규모로 

대체･이전시킬 가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라 AI 규제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CISAC, 2025). 

생성형 AI는 학습 데이터와 산출물 간의 법적 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기존 지식재산권 법체

계에 ‘법적 불확실성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법률만으로 저작권과 창의성 침해 위

험을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확산시킨다(Lucchi, 2024; Wang & Wu, 2024). 더 나아

가 생성형 AI는 인간 창작자의 행위주체성과 노동을 자본･기계적 과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창의성

의 노동적 가치를 훼손하고, 예술가의 생계와 문화적 다양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Lee, 2022). 특히 Vinchon et al.(2023)은 AI가 저작권과 출처를 무시한 채 데이터를 사용하는 ‘표

절 3.0(Plagiarism 3.0)’ 시나리오나, 인간이 자신의 창작물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창작적 굴욕감

(creative mortification)을 겪으며 활동을 중단하는 ‘셧다운(Shut down)’ 시나리오의 위험성을 경고

하고, 이러한 부정적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 AI 산출물의 인위적 생성 여부 공개를 포함한 ‘4대 기

본 법칙(Fundamental Laws)’의 제정과 데이터 윤리성을 보증하는 ‘품질 라벨(Quality Labels)’ 도입

을 강력히 제안하는데, 이는 창작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요구로 직

결됨을 시사한다. 실증 연구 또한 이러한 인식이 규제 선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6%는 생성형 AI 개발사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76.9%는 지

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법적 리스크 인식은 현행 보호 체

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AI 규제에 대한 지지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humakova et al., 2023). 종합하면,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창의성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은 단순

한 기술 우려를 넘어 창작자 보호와 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강화 요구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

는 가설 H1을 지지하는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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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인공지능의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AI/알고리즘 규제 선호는 높아질 것이다.

2) 허위정보 생산 및 범죄 악용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은 정보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를 대량으로 

생산･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 AI가 허위정보 생성과 유통을 자동화하면

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공공 신뢰, 개인의 권리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

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 인식은 정부의 규제 개입을 요구하는 여론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 조사에서 유권자의 약 70%가 AI 기

반 허위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를 지지했으며(AI Policy Institute, 2024), 47개국 4만 8천여 명

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AI 생성 오정보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Gillespie et al., 2025). 

허위정보 문제는 범죄 악용 위험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생성형 AI는 딥페이크, 피싱 사기, 사

이버 공격, 금융 사기, 성적 착취, 선거 조작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딥페이크 기

술의 확산은 강력한 형사･민사적 규제 선호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Romero Moreno, 

2024). 대중이 AI와 추천 알고리즘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위험 역시 가짜 뉴스와 프라이버시 침

해로 나타났다(Wei et al., 2025).

언론 담론 역시 규제 선호를 증폭시킨다.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프레이밍은 규제 

논의를 촉진하며, 특히 성적 착취나 여성･아동 대상 범죄와 결합된 위험 인식은 즉각적 규제 조치

를 정당화하는 핵심 근거로 작동한다(Yadlin-Segal & Oppenheim, 2021). 동시에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AI 저작물의 확산은 저작권을 넘어 초상권･명예권･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권 등 인격권 

침해 문제로 법적 쟁점을 확장시킨다(Zhao, 2023). 종합하면, 생성형 AI가 허위정보를 대량 생산하

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인식은 민주주의･사회 안전･개인 존엄성을 위협하는 공공의 해

악으로 이해되며, 이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선호를 강화한다(Shumakova et 

al., 2023; Pawelec, 2025).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인공지능의 허위정보 생산과 범죄에 악용될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AI/알고리즘 규제 선호는 높아질 것이다.

3)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

인공지능이 편향된 데이터와 알고리즘 구조를 통해 특정 정보만을 강화하거나 인종･성별･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결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핵심적인 규제 정

당화 논거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안면 인식 시스템이 편향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

로 오인식과 차별적 출력을 초래하고, 이러한 결과가 치안･사법･행정 영역에서 자동화 편향과 책

임 불명확성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Bullock et al., 2025). 이러한 위험 인식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나 AI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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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규제를 통해 편향과 차별을 완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 인식 또한 이러한 흐름과 일치한다. Pew Research Center(2022)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 응답자의 30%만이 AI가 복잡한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흑

인･히스패닉 등 소수집단 응답자들은 현재의 AI 시스템이 자신의 관점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과 규제 태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알고리즘 편향이나 차별에 대한 우려는 정부 규제 선호와 강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이며(Wilczek et al., 2025; Wei et al., 2025; Ehret, 2022), 이는 AI의 불공정성에 대한 두려

움이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는 데이터와 사회 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결함이 있는 사회에서 생성된 데이

터를 학습한 AI가 기존의 사회적 편향과 차별을 재생산･악화･영구화할 수 있다는 인식은 규제 선

호를 강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Sag & Yu, 2024; Vinchon et al., 2023). 종합하면, 인공지능

이 확증편향을 강화하거나 차별적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인

식은, AI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감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 선호를 강화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3: 인공지능의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AI/알고리즘 규제 선호는 높아질 것이다.

4) 인간 업무 대체 위험

인공지능의 확산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간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시장의 구

조적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생성형 AI의 결합은 법

률, 예술, 서비스 등 고숙련 영역까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가능성을 높이며, 이러한 위험 인식은 

AI 기술에 대한 규제 요구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Sag & Yu, 2024).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노동 대체 

위험에 대한 우려는 매우 두드러진다. 미국 Pew Research Center(2022) 조사에서 응답자의 77%가 

단기간 내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응답하였고, 멜버른대학교의 글로벌 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79%가 업무 숙련도 저하나 인간 일자리 상실 등 부정적 노동시장 효과를 걱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Gillespie et al., 2025). 이는 노동 대체 위험 인식이 국가와 문화권을 초월해 

광범위하게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인식이 규제 선호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경영진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I 도입의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규제 선호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isstanner & van Kersbergen, 2025). AI 자동화가 일자리 대체를 

초래한다는 프레이밍은 기술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조차 규제 지지를 유의미하게 증

가시키며(Witko & Heinrich, 2025), 자율적 AI 시스템에 대한 수용성 역시 인식된 위험과 정부의 

규제 역량에 대한 신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Pande & Taeihagh, 2024). Ehret(2022)의 국가 간 비

교 연구에서도 AI 도입으로 인한 실직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규제 선호가 강해지며, 특정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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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집단에 실직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식될 경우 해당 기술을 금지하려는 태도가 독일, 

영국, 중국, 칠레 등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일관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 대체 위험 인식은 특히 문화･창작 산업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생성형 AI가 인

간 창작자를 대체하거나 임금을 억제해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은 창작자들로 하여금 AI를 

직업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배우의 이미지를 일회성 스캔으로 영구 복제하

는 사례와 같이 인간 노동을 자본과 알고리즘으로 치환하는 관행은 업무 대체 위험을 가시화하고 

규제 개입의 정당성을 강화한다(Shumakova et al., 2023). 종합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와 일

자리를 대체하여 고용 안정과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은 노동 보호와 기술 확산 속도에 대

한 공적 통제를 요구하는 규제 선호로 귀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인공지능의 인간 업무 대체 위험을 높게 인식할수록, AI/알고리즘 규제 선호는 높아질 것이다.

5)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의 강화효과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확증편향을 강화하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인식은, 

AI의 편향･차별 정보 생산 위험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으로 인식

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이러한 인식이 강할수록 AI의 편향･차별 문제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

지고, 그 결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요구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매스미디어 연구의 제3자 효과 이론(third-person effect)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제3자 효과란 개인이 유해한 미디어 영향이 자신보다 타인이나 사회 전체에 더 크게 미칠 것이

라 인식할수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응

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른 사람들이 AI 기술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인식한 개인일

수록 선거 캠페인에서 AI 규제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Rauchfleisch et al., 2025). 

OECD(2024) 역시 알고리즘과 생성형 AI가 확증편향을 자극하고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증폭시킨

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위협이 심화될수록 자율 규제를 넘어 정부 차원의 규제와 투명성 강화가 

필요해진다고 강조한다.

국내 연구들 역시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가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

킨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알고리즘 투명성과 플랫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한다(정다영, 

2024; 조진형･김규정, 2022). 국제 연구에서도 알고리즘이 확증편향과 감정적 분열을 증폭시켜 사

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핵심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Angelova, 2025), 알고리즘이 실제로 특정 정치 성향과 편향된 콘텐츠를 연대순 배열보다 더 증폭

시킨다는 실증 결과도 보고되었다(Huszár et al., 2022). 

종합하면, 알고리즘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할수록 AI의 편향･차별 정보 생산 

위험은 사회적 폐해로 더욱 강하게 인식되며, 그 결과 해당 위험이 규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는 한

층 강화된다. 즉,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은 편향･차별 위험 인식과 규제 선호 간의 관계를 증폭



444  ｢지방정부연구｣ 제29권 제4호

시키는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조절 가설을 설정한다.

H5: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높을수록,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

에 미치는 정(+)의 효과는 더 강해질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관련 위험 인식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 분석 단위는 개인 수준이

며, 횡단면 자료에 기반한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AI 위

험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구분하여 규제 선호에 대한 직접 효과를 추정하고,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검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술 이용 행태, 제도적 신뢰, 정보 환경, 시민 역

량을 통제함으로써 핵심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2.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조사는 전국 단위

의 성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AI 기술 이용 경험, 위험 인식, 정보 환경, 시민 역량 및 사회･정치적 

태도를 포괄적으로 조사한 대표성 있는 설문자료이다. 원자료의 전체 응답자 수는 4,420명이었으

며,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와 핵심 독립변수, 주요 통제변수에 결측이 없는 사례를 기준으로 완

전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표본은 4,322명으로 확정되었다. 표본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였으며, 연령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

게 포함되어 있다.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역시 다양한 범주에 분포하여 사회경제적 이질성이 확

보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는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일정 부분 뒷받침한다.

3.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검증

종속변수는 AI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묻는 11개 문항(Q18_1~Q18_11)을 평

균화하여 구성한 AI/알고리즘 규제 선호 지수이다. 모든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값이 높을수록 규제 필요성에 대한 지지가 강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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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인 AI 위험 인식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Q30_1~ 

Q30_5), 허위정보 생산 및 범죄 악용 위험(Q30_6, Q30_7, Q30_8, Q30_11),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Q30_9, Q30_10, Q30_12)은 각각 다문항 평균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인간 업무 대체 위

험(Q30_13)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AI 위험을 창작･경제 영역, 정보 왜곡 및 

사회적 위해, 인지적 편향과 차별, 노동시장 충격이라는 상이한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기 위함이다.

조절변수는 알고리즘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정도(Q23_5~Q23_7)를 평균

화하여 구성하였다. 상호작용 분석에 앞서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갈등 조장 인식 변수

는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를 적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술 이용 특성(AI 사용 경험 여부, AI 사용 시간),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교

육 수준, 소득 수준), 제도적 신뢰(정부･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신뢰1)), 정보 환경(검색 플랫폼 

유형, 뉴스 서비스 이용 경험), 시민 역량(권리보호 역량, 비판적 이해 역량, 정치･사회 참여 역량)

을 포함하였다. 다문항으로 구성된 시민 역량 변수는 평균값으로 지표화하였다.

다문항 척도의 내적 일관성은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α) 값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1>에 따르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α = 0.868), 권리보호 역량(α = 0.885), 비판적 이해 

역량(α = 0.836)은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α = 0.695), 허위정보･범죄 악

용 위험(α = 0.720),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α = 0.654),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

식(α = 0.680)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다문항 위

험 인식 변수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 이상 기준에 따라 네 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각 문항은 이론적으로 설정한 위험 차원에 부합하는 요인에 적절히 적재되었다. 

이는 위험 인식의 다차원적 구성에 대한 경험적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표 1> 다문항 척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

척도 문항 문항수 크론바흐 알파

AI/알고리즘 규제 선호 지수 Q18_1~Q18_11 11 0.868

저작권, 창의성 침해 위험 Q30_1~Q30_5 5 0.695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 Q30_6,Q30_7,Q30_8,Q30_11 4 0.720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 Q30_9,Q30_10,Q30_12 3 0.654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Q23_5,Q23_6,Q23_7 3 0.680

권리보호 역량 Q31_7~Q31_11 5 0.885

비판적 이해 Q31_12~Q31_15 4 0.836

1) 제도적 신뢰 변수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를 포함한 것은 자료상의 제약에 

따른 선택이다. 본 연구가 활용한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는 정부 규제 역량이나 법제

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직접 측정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태도를 반영할 수 있

는 가장 유사한 지표로 해당 문항을 대체 변수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부 규제 역량 신뢰나 일반적 

법제도 신뢰를 직접 측정한 것은 아니며, 자료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 태도를 통제하

기 위한 조치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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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단계적 다변량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은 네 가지 AI 위험 인식이 

규제 선호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추정한 기본 모형이다.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술 이용 

행태, 제도적 신뢰, 정보 환경, 시민 역량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위험 인식의 효과가 통제 이후에

도 유지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모델 3은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

식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모형 간 설명력 비교를 위해 결정계수(R²)

와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²)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상호작용 효과는 평균 및 ±1 표준편차 수준

에서의 예측값과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시각화하였다.

5. 기술통계

최종 분석 표본(N = 4,322)을 기준으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아래 <표 2>를 통해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AI/알고리즘 규제 선호의 평균은 3.66(SD = 0.52)로 나타나, 응답자 전반이 중간값을 

상회하는 비교적 높은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위험 인식 역시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M = 3.54), 허위정보 생산 및 범죄 악용 

위험(M = 3.57),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M = 3.53), 인간 업무 대체 위험(M = 3.62)은 모두 

평균 3.5 내외로 나타났다.

기술 이용 특성을 보면(<표 3> 참조), AI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83%였으며, 평균 

사용 시간은 0.19시간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3.83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알고리즘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

하는 정도 역시 중간값을 상회하였다(M = 3.39). 정보 환경 측면에서는 네이버(61.52%)와 유튜브

(19.55%)가 주요 검색 플랫폼으로 나타났으며, 구글(8.33%), 다음(5.00%), SNS(4.60%), 생성형 

AI(0.99%)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기술통계 결과는 주요 변수들이 충분한 변동

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변량 회귀 및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기술통계표 (연속형 변수)

변수유형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 AI/알고리즘 규제 선호 지수 4,322 3.663 0.523 1.273 5.0

독립변수

저작권, 창의성 침해 위험 4,322 3.543 0.566 1.000 5.0

허위정보 생산 및 범죄에 악용될 위험 4,322 3.565 0.622 1.000 5.0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 4,322 3.534 0.616 1.000 5.0

인간 업무대체 위험 4,322 3.617 0.736 1.000 5.0

통제변수

AI 사용시간 4,322 0.189 0.510 0.000 5.5

연령대 4,322 3.929 1.473 1.000 6.0

교육수준 4,322 5.033 0.961 2.0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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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술통계표 (범주형 변수)

변수유형 변수명 범주 빈도 백분율(%)

통제변수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네이버 2,659 61.52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다음 216 5.00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구글 360 8.33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유튜브 845 19.55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SNS 199 4.60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생성형 AI 43 0.99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 기타 0 0.00

AI 사용경험 여부(경험 없음) 0 3,249 75.17

AI 사용경험 여부(경험 있음) 1 1,073 24.83

성별(여성) 0 2,416 55.90

성별(남성) 1 1,906 44.10

지난 1년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제공 서비스를 
이용여부(이용해본적 없음)

0 668 15.46

지난 1년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제공 서비스를 
이용여부(이용해본적 있음)

1 3,654 84.54

Ⅳ. 분석 결과

<표 4>는 AI/알고리즘 규제 선호를 종속변수로 한 OLS 회귀분석 결과이다. 모델 1은 위험 인식 

변수만 포함하였고, 모델 2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기술 이용 특성, 제도적 신뢰, 정보 환경, 시민 

역량을 통제하였으며, 모델 3은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간 평균중심화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가지 AI 위험 인식은 모든 모형에서 규제 선호를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모델 3 기

준으로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β = 0.181)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인간 업무대체 위험(β = 

0.090), 저작권･창의성 침해 위험(β = 0.088),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β = 0.066) 순으로 나

타났다. 모델 1에서 모델 3으로 통제변수를 추가하더라도 계수 크기가 크게 감소하지 않아(예: 허

위정보･범죄 악용 위험 0.175→0.181) 위험 인식 효과의 견고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H1~H4

는 모두 지지된다.

소득수준 4,322 2.547 0.758 1.000 5.0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 4,322 3.830 0.892 1.000 5.0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4,322 3.386 0.673 1.000 5.0

권리보호 역량 4,322 3.111 0.839 1.000 5.0

비판적 이해 역량 4,322 3.141 0.812 1.000 5.0

정치/사회 문제 참여 역량 4,322 3.028 1.035 1.0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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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은 직접효과로 규제 선호를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β = 

0.033),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한 정(+)의 값을 보였다(β = 0.086). 이는 갈등 조장 인식을 높게 지각

할수록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이 규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화됨을 의미하며, 조

절가설(H5)을 지지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AI 사용 경험(β = 0.122)과 소득수준(β = 0.031), 정부 개인정보 관리 신뢰(β 

= 0.057)가 규제 선호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연령은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였다(β = 

-0.011). 유튜브 이용 집단은 네이버 대비 규제 선호가 낮았고(β = -0.068), SNS 이용 집단은 높았

으며(β = 0.106), 뉴스 이용 경험 역시 규제 선호를 증가시켰다(β = 0.084). 권리보호 역량(β = 

-0.034)과 비판적 이해(β = -0.055)는 모두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였고, 정치･사회 참여 역량은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AI 위험 인식은 규제 선호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이며, 특히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

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은 편향･차별 위

험의 규제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절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1~H5를 모두 지지

하며, AI 규제 선호가 다차원적 위험 인식과 사회적 영향 평가의 결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표 4> 회귀분석표 (모델 1~3)

모델 1
(독립변수만)

모델 2
(독립변수 + 통제변수)

모델 3
(평균중심화 상호작용항 포함)

(Intercept) 2.169*** 1.951*** 1.917***

(0.051) (0.083) (0.083)

저작권, 창의성 침해 위험 0.074*** 0.089*** 0.088***

(0.017) (0.018) (0.018)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 0.175*** 0.175*** 0.181***

(0.016) (0.017) (0.017)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 0.063*** 0.063*** 0.066***

(0.016) (0.017) (0.017)

인간 업무대체 위험 0.107*** 0.093*** 0.090***

(0.011) (0.012) (0.011)

AI 사용경험 여부 0.128*** 0.122***

(0.022) (0.022)

AI 사용시간 -0.014 -0.012

(0.020) (0.020)

연령대 -0.012** -0.011**

(0.006) (0.005)

성별 -0.004 -0.005

(0.014) (0.014)

교육수준 0.003 0.004

(0.008) (0.008)

소득수준 0.030*** 0.031***

(0.0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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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1>은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에 미치는 효과가, 알고

리즘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낮은 집단(–1 SD)에서는 확증편향･차별 위험

이 증가하더라도 규제 선호의 상승 폭이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 위험 인식과 규제 태도 간의 연관

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을 시사한다. 반면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평균 수준인 집단에서는 확

증편향･차별 위험이 증가할수록 규제 선호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두 변수 간의 정(+)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특히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높은 집단(+1 SD)에서는 확증편향･차별 위험

의 증가에 따라 규제 선호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이 관찰되며, 이는 편향･차별 위험을 사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

0.057*** 0.057***

(0.008) (0.008)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0.031*** 0.033***

(0.012) (0.012)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다음 -0.017 -0.016

(0.033) (0.033)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구글 -0.024 -0.025

(0.028) (0.027)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유튜브 -0.067*** -0.068***

(0.019) (0.019)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SNS 0.105*** 0.106***

(0.036) (0.036)

1년간 검색을 위해 이용한 서비스 1위생성형 
AI

-0.006 0.006

(0.077) (0.077)

지난 1년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본적 있음

0.081*** 0.084***

(0.021) (0.021)

권리보호 역량 -0.033** -0.034**

(0.014) (0.014)

비판적 이해 역량 -0.052*** -0.055***

(0.015) (0.015)

정치/사회 문제 참여 역량 0.008 0.009

(0.009) (0.009)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_c ×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_c

0.086***

(0.015)

Observations 4420 4322 4322

R² 0.178 0.214 0.220

Adj. R² 0.177 0.210 0.216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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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갈등과 양극화의 문제로 인식할수록 해당 위험이 규제 요구로 강하게 전환됨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수준의 편향･차별 위험 인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치･사회적 갈등 심화와 결부해 인식

하는 경우 규제 선호가 훨씬 크게 증폭되며, 이는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편향･
차별 위험과 규제 선호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조절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각적으로 확인

해 준다.

<그림 1>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의 상호작용 효과

<표 5>는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이용한 검색 플랫폼을 기준으로 표본을 분할한 뒤 동일한 회귀

모형을 각각 추정한 결과이다. 생성형 AI(43명)와 ‘기타’ 범주는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아 제외하였

으며, 분석은 네이버(2,659), 다음(216), 구글(360), 유튜브(845), SNS(199)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다음과 SNS 집단은 표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추정의 안정성에 주의가 필요

하다.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은 네이버에서 0.182, 구글에서 0.206, 유튜브에서 0.215의 정(+)의 계

수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가장 일관되고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음(0.095)과 

SNS(0.164)에서도 계수의 방향은 동일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이 플랫폼 유형과 무관하게 규제 선호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저작권･창

의성 침해 위험은 플랫폼별 편차가 컸다. 네이버에서는 0.054로 유의하였고, 구글(0.193)과 유튜브

(0.139)에서도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0.251로 가장 큰 효과가 추정되었으며 

유의하였으나, 표본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SNS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은 네이버에서 0.081, 유튜브에서 0.06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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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구글･S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편향･차별 위험 인식이 모든 정보 환경에서 동일하

게 작동하기보다는 특정 플랫폼 맥락에서 규제 태도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간 업무대체 

위험은 네이버(0.107)와 다음(0.212)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구글에서는 0.063으로 한계적으로 유

의하였으나, 유튜브와 SN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시장 관련 위험 인식이 텍스트･정보 

탐색 중심 플랫폼 이용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절효과 역시 플랫폼별로 차이를 보였다. 확증편향･차별 위험과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의 

상호작용항은 네이버에서 0.093, 구글에서 0.176, 유튜브에서 0.073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특히 구글 이용자 집단에서 가장 큰 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다음과 SNS에서는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은 여러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규제 선호

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편향･차별 위험과 갈등 조장 인식 간의 증폭 효과는 플랫

폼 이용 맥락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AI 규제 선호가 단일한 위험 인식의 결과라기

보다, 이용자가 노출되는 정보 환경의 특성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맥락 의존적 태도임을 보여준다.

<표 5> 주 이용 검색 플랫폼별 회귀분석 결과

플랫폼: 네이버 플랫폼: 다음 플랫폼: 구글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 SNS

(Intercept) 1.795*** 1.754*** 1.403*** 2.010*** 2.977***

(0.113) (0.353) (0.256) (0.163) (0.459)

저작권, 창의성 침해 위험 0.054** 0.251*** 0.193*** 0.139*** 0.006

(0.023) (0.082) (0.054) (0.039) (0.103)

허위정보를 생산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위험 0.182*** 0.095 0.206*** 0.215*** 0.164

(0.022) (0.073) (0.047) (0.033) (0.107)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 0.081*** -0.114 -0.021 0.061** 0.154

(0.023) (0.078) (0.055) (0.031) (0.095)

인간 업무대체 위험 0.107*** 0.212*** 0.063* 0.005 0.069

(0.016) (0.049) (0.035) (0.022) (0.061)

AI 사용경험 여부 0.152*** 0.192** 0.197*** -0.042 0.015

(0.030) (0.097) (0.066) (0.049) (0.125)

AI 사용시간 -0.073** -0.144 0.028 0.162*** 0.026

(0.032) (0.115) (0.053) (0.047) (0.065)

연령대 -0.008 -0.019 -0.006 -0.001 -0.045

(0.008) (0.026) (0.019) (0.010) (0.033)

성별 0.020 -0.075 -0.018 -0.030 -0.112

(0.019) (0.065) (0.046) (0.029) (0.089)

교육수준 0.012 0.014 0.057** -0.012 -0.063

(0.011) (0.038) (0.026) (0.016) (0.042)

소득수준 0.041*** -0.003 0.014 0.009 -0.011

(0.012) (0.042) (0.030) (0.019) (0.060)

정부 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도

0.061*** 0.041 0.062** 0.03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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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인공지능 위험 인식이 AI/알고리즘 규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
2024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AI 위험 인식의 네 가지 차원—

저작권･창의성 침해, 허위정보･범죄 악용,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인간 업무 대체—은 모두 규

제 선호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효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술 이용 행

태, 제도적 신뢰, 정보 환경, 시민 역량을 통제한 이후에도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허위정보･
범죄 악용 위험이 규제 선호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민주주의와 공공 안전

에 대한 위협 인식이 AI 규제 요구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는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

과 규제 선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강화한다는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데 있다. 이는 동

일한 수준의 편향･차별 위험 인식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회 갈등 심화와 연결해 인식하는 집단에

서 규제 요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증폭 메커니즘이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3자 

효과 이론과 정합적이며, AI의 편향･차별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민주적 의사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될 때 규제 선호가 강화된다는 점을 함의한다.

플랫폼별 분할 분석은 AI 위험 인식과 규제 선호 간의 관계가 정보 이용 환경에 따라 이질적으

(0.011) (0.037) (0.029) (0.015) (0.041)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0.025* 0.072 0.094** 0.052* 0.003

(0.015) (0.056) (0.038) (0.028) (0.081)

지난 1년간 사이트나 앱을 통해 뉴스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본적 있음

0.156*** 0.130* -0.006 -0.057 0.036

(0.030) (0.075) (0.051) (0.042) (0.120)

권리보호 역량 -0.005 -0.162** -0.082* -0.051* -0.141

(0.018) (0.064) (0.045) (0.030) (0.087)

비판적 이해 -0.087*** 0.033 -0.062 -0.003 0.068

(0.020) (0.066) (0.046) (0.028) (0.096)

정치/사회 문제 참여 역량 0.006 0.075 0.051 0.011 -0.031

(0.012) (0.046) (0.031) (0.016) (0.062)

확증편향 및 차별정보 생산 위험_c ×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_c

0.093*** -0.039 0.176*** 0.073** -0.029

(0.020) (0.058) (0.048) (0.033) (0.083)

Observations 2659 216 360 845 199

R² 0.219 0.430 0.332 0.227 0.247

Adj. R² 0.214 0.381 0.299 0.211 0.176

* p < 0.1,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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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정보･범죄 악용 위험은 네이버, 구글, 유튜브 이용자 집단에서 규

제 선호를 일관되게 예측하는 가장 안정적인 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다음과 SNS 이용자 집단에서

는 동일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확증편향･차별정보 생산 위험과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구글 이용자 집단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네이버와 유튜브에서도 유의한 증폭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다음과 SNS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AI 규제 선호가 단일한 위험 인식의 함수라기보다, 이용자가 노출되는 정보 환

경의 특성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맥락 의존적 태도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는 AI 거버넌스 논의와 정책 설계에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는 허위정보･범죄 악용 대응을 우선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 및 투명성 강화

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보호와 기술 혁신 간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

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및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지역 단위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AI를 도입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점검 절차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은 기존 AI 규제 연구의 논의와도 정합적이다. 예컨대, Mökander et al. 

(2022)와 Díaz-Rodríguez et al.(2023)는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적 영향평가와 지속적 모니터링 체

계가 위험 기반 규제의 핵심 집행 수단임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 

투명성과 감사 의무의 제도화를 필요조건으로 제시한다. 또한 Guha et al.(2024)는 공개･등록･라

이선싱･감사 중심 규제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의 정렬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고위

험 활용 영역에 대한 명확한 책임 구조 설정 없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다. 이는 허위정보･범죄 악용 대응을 우선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 및 책임성 

확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본 연구의 제안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Angelova(2025)와 

Huszár et al.(2022)의 연구는 알고리즘 추천 구조가 정치적 편향과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

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이로 인해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책임성 제도가 민주주의 보호 차원에

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갈등 조장 인식의 조절

효과’가 단순한 인식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제도 설계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횡단면 자료에 기반하여 위험 인식과 규제 선호 간 인

과관계를 엄밀히 확정하기 어렵다. 둘째, 위험 인식 측정이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

어 실제 AI 기술 이해 수준이나 경험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일부 

플랫폼 집단의 표본 규모가 작아 통계적 검정력이 제한되었다. 넷째, 한국 맥락에 한정되어 있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AI 규제 선호를 단순한 기술 수용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 인식과 

사회적 영향 평가에 기반한 정치적･규범적 선택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알고리즘의 정치･사회 갈등 조장 인식이 편향･차별 위험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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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증폭시킨다는 발견은, AI 거버넌스 논의가 기술적 위험 관리를 넘어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

의 문제와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는 위험 인식의 형성 과정, 미디어 프레이밍의 역

할, 그리고 규제 선호가 실제 정책 지지나 정치 참여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분석

함으로써 AI 시대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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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act of Multidimensional AI Risk Perception on Regulatory Preference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Algorithmic Amplific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Li, Bin

Kang, Sinjae

This study examines how multidimensional AI risk perception shapes support for AI regul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algorithmic amplific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Using data from the 2024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User Panel Survey (N = 4,322), 

OLS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four dimensions of AI risk perception—copyright 

infringement, misinformation and criminal misuse, confirmation bias and discrimination, and job 

displacement—significantly increase regulatory preferences. Among them, misinformation and 

criminal misuse risk emerged as the strongest predictor. Importantly, the effect of confirmation 

bias and discrimination risk on regulatory support was significantly amplified among respondents 

who perceived algorithms as exacerbating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ird-person effect theory, which suggests that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endorse 

regulation when they believe media or algorithmic systems negatively influence others and 

intensify social division. Platform-specific analyses further reveal that this moderating effect was 

significant among Naver, Google, and YouTube users but not among Daum and SNS users, 

indicating heterogeneity across information environments. Overall,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AI regulatory preferences are context-dependent attitudes shap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risk 

perception and perceived social impact, offering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I 

governance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Key Words: AI regulation, risk perception, algorithm, political and social conflict, third-person 

effect


